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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편성 방향

□ (배경) 대외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중

ㅇ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, 

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*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

    * 두바이유($/b): ('26.2.26)68 (3.2)77 (3.6)99 (3.13)127.9 (3.19)138 (3.20)134 (3.24)134

ㅇ 저소득층, 소상공인,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어

소상공인 체감경기*, 청년고용** 부진 등 양극화 구조 고착화 우려

    * 소상공인 체감BSI : (’25.10)79.1 (11)75.0 (12)70.3 (’26.1)66.9 (2)68.1 <’25.10월 고점 후 하락세>

   ** 청년고용률(%p, 전년동기비) : (’25.3Q)△1.1 (4Q)△0.9 (’26.1)△1.2 (2)△1.0 <22개월 연속 하락>

ㅇ 해운·물류 비용 상승*에 따라 수출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으며,

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

    * SCFI(상하이 컨테이너운임) 지수 : (’262.13)1,251 (3.6)1,489 (3.13)1,710 (3.20)1,707

□ (기본방향)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

ㅇ 민생과 피해 기업·산업의 어려움 경감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

   - ➊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

   - ➋저소득, 소상공인, 취약 노동자, 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

   - ➌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·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, 위기를 기회로

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·신산업 전환, 공급망 안정

ㅇ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여 국채·외환시장 등에 

미치는 영향은 최소화

  ⇨ “적극재정→경제성장→지속가능 재정”의 선순환 기조 유지



- 2 -

Ⅱ. 재정 총량

□ 총 26.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

ㅇ (규모) 26.2조원

   - ➊고유가 부담 완화 10.1조원, ➋민생 안정 2.8조원,

➌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.6조원

➍지방재정 보강 등 9.7조원, ➎국채상환 1.0조원

ㅇ (재원)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.2조원, 

기금 자체재원 1.0조원 활용

□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.8% 증가 (727.9→753.1조원)

GDP 대비 관리수지는 △3.8%, 국가채무 비율은 50.6%

ㅇ (관리재정수지) 본예산 대비 +0.2조원(△107.8→△107.6조원)

GDP 대비 +0.1%p(△3.9→△3.8%)

ㅇ (국가채무) 본예산 대비 △1.0조원(1,413.8→1,412.8조원)

GDP 대비 △1.0%p(51.6→50.6%)

(단위: 조원)

’25년 ‘26년
본예산 2회 추경 본예산 추경안

◇ 총수입 651.6 642.4 675.2 700.6

   (증가율, 전년比) (6.4) (4.9) (3.6) (7.5)

◇ 총지출 673.3 703.3 727.9 753.1

   (증가율, 전년比) (2.5) (7.1) (8.1) (11.8)

◇ 통합재정수지 △21.7 △60.8 △52.7 △52.5

   (GDP대비, %) (△0.8) (△2.3) (△1.9) (△1.9)

◇ 관리재정수지 △73.9 △111.6 △107.8 △107.6

   (GDP대비, %) (△2.8) (△4.2) (△3.9) (△3.8)

◇ 국가채무 1,273.3 1,301.9 1,413.8 1,412.8

   (GDP대비, %) (48.1) (49.1) (51.6) (50.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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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주요내용

기본

방향

◇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①고유가 대응, ②민생 안정, 
➂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

주

요

내

용

총 26.2조원

� 고유가 부담 완화 10.1조원

  ‣ 전국민 부담 경감(석유 최고가격제, 대중교통 환급) 5.1조원

  ‣ 고유가 피해지원금 4.8조원

  ‣ 에너지 복지 0.2조원

� 민생 안정 2.8조원

  ‣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.8조원

  ‣ 청년 창업·일자리 지원 1.9조원

  ‣ 고물가 대응 0.1조원

�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.6조원

  ‣ 피해기업·산업 지원 1.1조원

  ‣ 에너지·신산업 전환 0.8조원

  ‣ 공급망 안정화 0.7조원

� 지방재정 보강 등 9.7조원

  *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(금) 증액 등

� 국채 상환 1.0조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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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+10.1조원

◇ 전국민(석유 최고가격제, 대중교통 환급), 서민층(고유가 피해지원금), 

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 구축

<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: +10.1조원 >

전 국민
< 석유 최고가격제 > < 대중교통 환급 지원 >

* K-패스 기본형 환급률 최대 30%p 상향

< 고유가 피해지원금 >

* 소득 하위 70% 대상, 10~60만원 차등 지급

< 에너지 바우처 >
* 등유·LPG 5만원 추가

< 면세유 >
* 상승분 일부 보조

< 선박용 경유 >
* 상승분 일부 보조

< 비료·사료 >
* 구매비 보조·융자

서민층

(소득하위 70%)

취약계층

(저소득·농어민)

� 전국민 유류비·교통비 경감 +5.1조원

【 석유 최고가격제 등 : +5.0조원 】

ㅇ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‘석유 최고가격제’의

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보강

   - 휘발유, 경유(선박용·차량용),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폭넓게 지원

     * (3.13일) 휘발유, 차량용경유, 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

→ (3.27일)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하여 어업인·영세 화물선주도 지원대상에 포함

ㅇ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, 유류비·외화

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

【 대중교통 환급 지원 : +877억원 】

ㅇ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-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

확대(최대 +30%p, 기본형)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 경감

저소득 3자녀 청년·2자녀·어르신 일반

환급률(15회이상 이용시) 53→83% 50→75% 30→45% 20→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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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신규고유가 피해지원금 +4.8조원

ㅇ (내용) 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

소득하위 70%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~60만원 지급

ㅇ (방식) 지방으로 갈수록,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

   -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·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, 

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%에 2차 지급

ㅇ (사용처)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

소득하위 70% (3,256만명) 차상위·한부모 (36만명) 기초수급자 (285만명)

수도권 10만원 45만원(+35만원) 55만원(+45만원)

비수도권 15만원(+5만원)

50만원(+40만원) 60만원(+50만원)인구감소(우대) 20만원(+10만원)

인구감소(특별) 25만원(+15만원)

� 에너지 복지 +0.2조원

ㅇ (에너지바우처) 저소득 기후민감계층*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

등유·LPG 가구(20만가구)에 +5만원** 추가 지원(+102억원)

    *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한부모, 다자녀 등

   ** 동절기 대책(’25.12월)에서 발표한 평균 +14.7만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, 

’25년 대비 ’26년 지원 금액은 총 +20만원 상향

ㅇ (농어민) 면세유, 비료·사료 구매 지원 등 농어업 부담 완화(+0.1조원)

   -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(5.4만개소)와 어업인(2.9만명)

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(+546억원)

   -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(+42억원)과 

축산농가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(0.5→0.6만농가, +650억원) 제공

ㅇ (연안화물선)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

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 지급(+106억원)

    * 1,700원/L를 초과한 선박용 경유 가격의 50% 보조(183원/L 한도, 4월은 한시 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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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민생 안정 +2.8조원

➊ (취약계층) 현 상황으로 어려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·소상공인·

취약 노동자 등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

➋ (청년)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, 회복·성장·도약 단계별 일자리 확충

➌ (물가) 서민 생활물가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·문화 할인

� 취약계층 일상 회복 +0.8조원

ㅇ (저소득층)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

그냥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(150→300개소, +21억원)

   -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*를 확대

(+1.6만건, +131억원)하고, 돌봄서비스도 추가 제공(+2.8만가구, +99억원)

    *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(37.5→39.1만건)

   - 복지시설의 냉·난방설비를 지원(165→750개, +128억원)하고, 전세

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보증금 1/3 최소 보장(279억원)

ㅇ (소상공인)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*를 확대

(4.7→5.5만건, +246억원)하고,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공급(+0.2조원)

    * 경영진단·멘토링을 시행하고,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점포 철거비(600만원) 지원

ㅇ (취약노동자)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

업계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(3.8→4.8만명, +186억원)

   -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

확대(9→13개소, +120억원)하는 등 고용위기지역에 선제적 지원

   - 사업주·노동자 대상 체불임금 청산 대출(+899억원)로 실직·해고자의

생계를 지원하고,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(+316억원)

ㅇ (농어민)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추가로 소득안정망 구축(10→15개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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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청년 창업·일자리 지원 +1.9조원

【 스타트업 열풍 조성 : +0.9조원 】

ㅇ (모두의 도전)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 선발(300명) 후 사업화

자금(최대 1억원)을 지급하는 신규‘모두의 창업’ 프로젝트 추진(0.4조원)

    * 연 2회, 1.5만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추진

   -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혁신 창업가 등의 스케일업 지원을 

위해 전용 펀드(+300억원) 및 저금리 대출(+0.2조원) 제공

ㅇ (모두의 협력)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·중견·

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2배 이상 확대(600→1,434개)

    * 기술검증, 시제품제작 등 협업과제 수행시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지급

   -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

수 있도록 신규동반성장 바우처 신설(20개사, 200억원)

ㅇ (지역 창업) 4대 과기원을 축으로 신규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(+0.3조원)

   - 4대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 개최 및 전용펀드·실험실을 조성

(+0.1조원)하고, 창업중심대학*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(+240억원)

    * 재학생·졸업생 대상 창업·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사업화 지원(現 UNIST 1개소)

   - 민간 자본을 유치한 로컬기업의 사업화 자금 확대*
(300→450개사), 

제품·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신규생활형 혁신 기술 개발(400억원)

    * 민간 투자금의 최대 3배(2억원 한도)를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

ㅇ (인프라)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창업자

전용 자금(+500억원) 및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(185→298개사, +100억원)

   - 컨설팅·자금·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신규원스톱 센터(17개소)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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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(10.7만명) : +0.9조원 】

ㅇ (진입) 대기업과 연계하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
신규K-뉴딜 아카데미*

(0.1조원) 신설

    *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,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(1.5만명)

   -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확대*

(10.5→13.5만명, +786억원)하고, 청년 도전·일경험도 지원(+265억원)

    * (現) 2년 내 취업경험자 대상 → (改)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3만명

ㅇ (구직·재직)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

(5→6만명)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2배 추가(+0.15조원)

  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

확대하여 지역 내 청년의 근속 유도(5.0→6.5만명, +258억원)

ㅇ (일자리 확충) 체납관리단(9,500명), 사회연대경제 일경험(3,500명), 

농지특별조사(5,000명) 등 공익·가치창출형 일자리 2.3만개 확충

� 고물가 부담 경감 +0.1조원

ㅇ (농축수산물)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

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(+800억원)

ㅇ (문화분야)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·관광 

업계를 위한 영화·공연·숙박·휴가 할인(687만명, +586억원)

   -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숙박업체 지원 추가 물량(30만장)을 

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, 보조율도 2배 한시 상향(50→100%)

구분 ➊
영화

➋
공연

➌
숙박

➍
휴가 합계

내용
1회당 6천원 

할인

1회당 1만원 

할인

1박당

2~3만원 할인

(연박 5~7만원)

휴가비 50%

(최대 20만원)
-

인원 신규600만명 신규50만명 30만명 7만명 687만명
예산 361억원 51억원 112억원 62억원 586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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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+2.6조원

➊ (기업·산업)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·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

➋ (에너지·신산업 전환)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하고, 문화·첨단산업 등 

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

➌ (공급망) 석유·핵심 전략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뒷받침

� 피해 기업·산업 지원 +1.1조원

ㅇ (수출기업)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*를 확대(0.7→1.4만개,

+0.1조원)하고, 중동 현지에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원(+380개사)

    * (물류) 1,000→5,800개, (긴급) 796→1,363개, (일반) 5,425→6,825개

   - 수출 정책금융 7.1조원을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

(단위 : 억원)

공급규모 재정지원 내용

합계 70,500 6,500

대출 중진공 3,500 3,500 · 긴급경영안정자금(2,500), 신시장진출지원자금(1,000)

보증

신보 25,000 1,000 · 직·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

(보증료율 인하, 보증비율 상향 등 조건 우대)기보 12,000 1,000

무보 30,000 1,000
· 수출기업(8,000), 현지법인(2,000) 유동성 공급

· 원자재 수입대금(6,500), 신시장진출(13,500)

   -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

있도록 해외 인증획득 확대(628→988개사, +100억원)

ㅇ (피해산업)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

(+0.3조원)하고,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·홍보(+306억원)

   - 석유화학·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컨설팅, 재직자 

훈련 등 맞춤형 지원(90→160개, +70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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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에너지·신산업 전환 +0.8조원

【 에너지 전환 : +0.5조원 】

ㅇ (재생에너지) 화석연료를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

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(0.9→1.1조원)

   - 햇빛소득마을 대규모 확산(약 150→700개소)을 위해 직접대출과 

이차보전을 병행하여 0.4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(+160억원)

   - 신규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(10만가구, +250억원)하고,

건물·주택(0.6→0.8만건), 국립대·부설학교(39개교)에 설비 설치(+504억원)

   -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(20→30개소, +588억원)하여 

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도

ㅇ (탄소중립)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

전기화물차 추가 보급(3.6→4.5만대, +900억원)

   -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해 일반가정(2,580→3,580가구)과 사회

복지시설(37→74개소)에 히트펌프 보급 확대(+69억원)

【 문화산업 육성 : +0.2조원 】

ㅇ (정책금융) 신규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

(500억원)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(500억원) 제공

ㅇ (영화) 독립영화부터 중예산*,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

통해 촘촘한 제작 지원(78→130편, +385억원)

    * 대상 범위도 순제작비의 20~80억원에서 20~150억원으로 상향

ㅇ (기초예술·관광)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(+320억원)로 창작활동 

뒷받침하고, 비수도권 청년관광두레(+200개) 조성으로 지역관광 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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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산업·제조 공정 AX : +0.2조원 】

ㅇ (산업) 현장에 기반한 신규데이터센터 실증(140억원), 신규스마트공장

AX 선도*
(750억원) 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도모

    * 컨소시엄을 통해 대기업은 보유 기술에 대한 현장 실증, 중소기업은 시스템 고도화

ㅇ (제조) 조선·철강·자동차·섬유·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

암묵지를 데이터화한 후 현장에 접목하여 제조공정 혁신(+800억원)

� 공급망 안정화 +0.7조원

ㅇ (나프타)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

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(+0.5조원)

ㅇ (석유) 5차 석유비축계획상 ’30년 목표(1억 260만 배럴)를 조기 

달성하기 위한 비축 물량 확대(+130만 배럴, +0.2조원)

   -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거래행위를 감시하는 

통합관제센터를 구축(+165억원)하고,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(+20억원)

ㅇ (전략자원)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·원료 확충으로 국내 

생산기반을 마련(+81억원)하고 자원 안보 강화

   -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(+39억원)

4 지방재정 보강 등 +9.7조원

ㅇ 교부세(금)을 확대(+9.4조원)하여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확충

ㅇ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방채 인수 추진(+0.1조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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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안

(조원)

구 분
‘25년

본예산

‘26년

본예산(A)

‘26년 제1회

추경안(B)

증감

(B-A)

총 지 출 673.3
　

727.9 753.1 25.2

1. 보건·복지·고용 248.7 269.1 270.0 0.9

2. 교육 98.5 99.9 104.8 4.8

3. 문화·체육·관광 8.8 9.6 10.2 0.6

4. 환경 13.0 13.9 14.0 0.1

5. R&D 29.6 35.5 35.6 0.1

6. 산업·中企·에너지 28.2 31.8 35.0 3.3

7. SOC 25.4 27.7 27.8 0.1

8. 농림·수산·식품 25.9 28.0 28.4 0.3

9. 국방 61.2 65.9 65.9 -

10. 외교·통일 7.7 7.0 7.0 -

11. 공공질서·안전 25.0 27.3 27.3 -

12. 일반·지방행정 110.7 121.4 131.3 9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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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

1. 보고배경

□ 국가재정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

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

2. 기본전제

□ 정부가 ’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「’25~’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에

’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변화요인을 반영

3. 2025~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

□ (총수입) ’26년 총수입 본예산 대비 25.4조원 증가

(법인세 +14.8조원, 근로소득세 +4.8조원, 증권거래세 +5.2조원 등)

□ (총지출) ’26년 총지출 본예산 대비 25.2조원 증가

(단위 : 조원)

’25
’26 ’27 ’28 ’29

본예산 2회 추경

총

수

입

'25~'29계획 651.6 642.4 675.2* 677.7 706.4 731.5

▪(+) 세외·기금수입 확대 - - 0.2 - - -

▪(+) 국세수입 확대 - - 25.2 - - -

’26년 추경(안) 반영 651.6 642.4 700.6 677.7 706.4 731.5

총

지

출

'25~'29계획 673.3 703.3 727.9* 764.4 802.6 834.7

▪(+) 추경 사업 - - 25.2 - - -

’26년 추경(안) 반영 673.3 703.3 753.1 764.4 802.6 834.7

* ’26년 본예산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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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재정수지) ’26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개선(+0.2조원) 및

GDP 전망수정* 등으로 본예산 대비 적자폭 축소(△3.9→△3.8%)

    * ‘25년 GDP 잠정치 반영 및 ‘26년 GDP 전망수정(’26년 2,741.6 → 2,793.8조원)

ㅇ ’27~’29년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·총지출에 변동이 없어,

당초 계획 수준 유지

□ (국가채무) ’26년 국가채무비율은 채무 상환* 및 GDP 전망 수정

등으로 본예산 대비 △1.0%p 감소(51.6→50.6%, △1.0조원)

    * 초과세수 중 일부를 채무 상환(△1.0조원)에 활용

ㅇ ’27~’29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 대비 약 △0.1%p 감소

(단위 : 조원, %)

’25
’26 ’27 ’28 ’29

본예산 2회 추경
통

합

재

정

수

지

'25~’29계획 △21.7 △60.8 △52.71) △59.4 △68.9 △63.6

(GDP대비, %) (△0.8) (△2.3) (△1.9) (△2.1) (△2.3) (△2.1)

’26년 추경(안) 반영 △21.7 △60.8 △52.5 △59.4 △68.9 △63.6

(GDP대비, %) (△0.8) (△2.3) (△1.9) (△2.1) (△2.3) (△2.1)

관

리

재

정

수

지

'25~’29계획 △73.9 △111.6 △107.81) △115.4 △128.9 △124.9

(GDP대비, %) (△2.8) (△4.2) (△3.9) (△4.1) (△4.4) (△4.1)

’26년 추경(안) 반영 △73.9 △111.6 △107.6 △115.4 △128.9 △124.9

(GDP대비, %) (△2.8) (△4.2) (△3.8) (△4.1) (△4.4) (△4.1)

국

가

채

무

'25~’29계획 1,273.3 1,301.9 1,413.81) 1,532.5 1,664.3 1,788.9

(GDP대비, %) (48.1) (49.1) (51.6) (53.8) (56.2) (58.0)

’26년 추경(안) 반영2)
1,273.3 1,301.9 1,412.8 1,530.2 1,661.9 1,786.5

(GDP대비, %) (48.1) (49.1) (50.6) (53.7) (56.1) (57.9)

※ 명목GDP('25~‘29계획) 2,646.5 2,654.0 2,741.6 2,848.6 2,962.5 3,084.0

            (변경) 2,663.33) 2,793.84) 2,848.6 2,962.5 3,084.0

* 1) ‘26년 본예산 기준

2) ’27년 이후는 당초 계획상 전망에 ’26년 본예산 및 ‘26년 추경안 등 반영

3) ‘25년 GDP 잠정치(한국은행) 4) ’26년 경제정책방향(‘26.1월)의 ‘26년 성장전망 수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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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정총량 관리방안

◇ 경제 회복·성장, 민생안정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하면서, 

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량관리 강화

ㅇ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,

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, 비과세·감면 정비로 재정여력 확보

ㅇ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정비

� 지출 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

ㅇ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지출

구조 혁신으로 재정 효율화

  - 재량지출 사업을 성과 위주로 재편하고, 저성과·유사중복·집행

부진 등 사업은 과감히 정비

  - 의무지출도 인구구조 등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

하고, 반복·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

ㅇ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폐지 등 조세지출 제도 정비 등을 통해

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속

� 재정관리체계 정비

ㅇ ‘부처-기획처’로 이원화된 평가를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, 재정

사업 심층평가 등 내실화하여 성과중심·전략적 재정운용 뒷받침

ㅇ 균형성장 투자 유도,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, 효과적 사업추진

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

ㅇ 재정사업 평가단에 시민사회 참여,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운영

등으로 재정과정의 국민참여 대폭 확대

➩ 경제·재정여건 변화, 총량관리 노력 등을 반영한 중기 재정운용

목표를 ‘26~’3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, 국회 제출(‘26.9월)


